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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임시ㆍ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퇴직공제부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의 지속적 확대와 일액이 인상돼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음

- 1998년 건설근로자법을 근거로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이 확대

되고 있음

-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으로 구성돼 있고, 2020년 5월 27일부터 퇴직공제

부금 6,500원, 부가금 300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법정 복리후생의 일종인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ㆍ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발주자 직접납부와 하수급인정승인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급단계의 역순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도급구조에서 

파생되는 비용보전의 문제 등으로 미신고 및 미납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 납부방식 운영은 신고의무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고된 

내역에 따라 발주자에게 퇴직공제비를 청구하는 방식임

- 이런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발주자 납부방식에 의하면 미신고 및 미납부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급인정승인 폐지도 

미신고 및 미납부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행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고 및 납부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안이 시행되어야 함

- 소득세 신고 등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서 근로일수 신고를 갈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색되고,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편의성이 증진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런 모색의 실현으로 미신고 및 미납부의 문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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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임시ㆍ일용직 고용형태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음

- 임시ㆍ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정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변동됨에 따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노무제공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건설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

고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서 퇴직공제부금 일액의 지속적인 인

상과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을 통해서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공제금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돼 수혜자

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서도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직면하게 될 위험을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급계약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입누락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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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로부터 시작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루어진 생산체계는 각 단계에서 비용 

정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다수의 경쟁자기 가격경쟁을 통해 입찰하는 구조여서 경비와 비용 등이 완전하

게 보전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 이런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회보험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상

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

신고 및 미납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발주자 직접납부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리후생 수단으로서 퇴직소득의 보장이

라고 할 수 있음

- 퇴직소득의 효과적인 보장은 법정 복리후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건설근로

자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따라 퇴직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 모두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전제에서 도급단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인 퇴직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주자의 직접납부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논거를 제시함

 퇴직공제의 하수급인정승인은 발주자 직접납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건설근로

자의 퇴직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관련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에 해당함

 근로장려소득세제(EITC), 고용보험의 범위 확대 등에 따라 관련 제도에 관한 건설근로자

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퇴직공제 미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의 제도개편도 향후 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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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현황 및 개선과제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성격

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음

- 퇴직금은 법정 복리후생의 하나이며, 기업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보조 수

단의 일환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정 복리후생은 퇴직금 이외에도 각종 보험료 지원과 유급휴가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퇴직금에 관한 학설로는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 등임1)

 공로보상설은 퇴직금을 근로자 재직 시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은 기업의 본질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봄

 임금후불설은 퇴직금을 임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를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학설로 주로 노동조합에 의해 주장되며, 근로자의 재직 시 지급된 임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에 비해 낮게 지급되었고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생활보장설은 근로자가 퇴직 시 겪을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학설이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 수용되기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퇴직금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사회보장제도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별 기업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라

는 의견도 있음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 대부분인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법

정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며, 이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1) 퇴직금에 관한 학설은 박경규, 신인사관리(제7판), pp.459-46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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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의 근로임

- 그러나 대부분 임시ㆍ일용직인 건설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 퇴직

금을 받지 못함

- 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건설사업주이며, 건설근로자를 피

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됨

 이처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제도는 건설사업주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이렇게 조성된 퇴직공제부금은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됨2)

 퇴직공제금 지급 시 지급되는 월복리 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

자율임3)

 관련 법령에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주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지급되는 운영방식을 감안할 때 퇴직

금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업 생산환경과 생산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근로자는 임시

ㆍ일용직 고용이 일반적임

- 따라서 입직 이후 여러 현장을 옮기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법정퇴직

금제도에 포섭되기 어려움

- 이런 점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 근로계약관계의 빈번한 변동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

하면서 공제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한 퇴직의 증명 등에 관해서는 건설근로자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해 건

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피공제가 독립된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고용사실 증명서, 부상 등에 의한 경우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임

3) 중ㆍ장기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가산금 지급도 예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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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는 건설근로자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그

리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임4)

 건설근로자법령은 퇴직공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 적

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법 제87조에서 제도의 시행, 시행령 제83조에서 가입대상 공사, 그리

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산정기준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을 직접노무비의 2.30%로 명시하고 있으며, 산

정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는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에 소요되는 퇴직공제부금

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제3절 공사원가계산의 제19조 제24호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비에 관해 규정하고, 제2절의 제조원가계산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18조 노무비5) 항목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

고 있음

-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2절 제조원가계산에 의해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가구

성 항목의 노무비, 제3절 공사원가계산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비를 경비 항목으로 분

류하고 있음

- 이 경우 건설공사에서 직접노무비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

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퇴

직금 또는 퇴직공제부금과 관련하여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6)

 그러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피공제자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보

다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있음

4) 201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고용보험 시행령은 제31조에서 임의가입 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었음

5)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의 노무비는 제조원가 구성항목으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의미하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노무비,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접노무비에도 관련 대

상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됨

6)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8조(노무비)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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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의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ㆍ일용직 근로

자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퇴직공제 가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됨

 건설근로자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건설근로자법 제11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

용된 사용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 

대상이 아님

-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건설근로

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퇴직공제부금이 신고 및 납부되는 사례가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퇴직금보다 복리후생 관련 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

-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서 발주자에게 비용 반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리후생 관련 비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임

 근로계약관계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은 발주자에게 반영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설업자는 단순히 비

용의 전달을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게 됨

 건설업자가 전달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은 고용관계의 퇴색을 의미하며, 이런 측면에서 퇴

직금의 성격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 또한 낙찰률과 무관하게 퇴직공제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도 

고용의 주체로서 건설업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고용관계를 희석시키게 되어 퇴직금의 성

격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임

- 임금과 무관하게 퇴직공제비가 계상되고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의 성격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음

 법정퇴직금은 개인의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무관하게 일정한 일액이 정해져 적립되게 됨

 따라서 퇴직금의 성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퇴직금의 성격이 약하다는 주장의 논거로는 발주자 의무

로 변화하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과거에는 퇴직공제비 반영 여부가 조달청 고시사항이었고 권고사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법령의 규정으로 발주자의 의무가 되었음

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퇴직

금의 운영과 다르다는 점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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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직접납부를 주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퇴직공제부금이 복리후생 관련 비용으

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즉 퇴직금은 근로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연동돼 운영

돼야 하므로 발주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의무가 배제될 수 있어 발주자 직접납부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금적 성격과 복리후생 관련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동시

에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약예규에서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비용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서 퇴직

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두고 있음

 즉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고, 도급단계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퇴직공제부금 지급시기를 건설업에서 퇴직 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퇴직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 건설근로자법 제14조는 퇴직공제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제1항은 퇴

직공제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1호부터 제3호의 내용은 각각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미만 65세에 이른 경우, 그리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등임

 결국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즉 퇴직 시 퇴지공제부금 지급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복리후생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퇴직공제부

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퇴직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세 가지의 특징적인 기능을 갖고 있음

-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 보장

 건설근로자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공적 기구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안정성이 담보됨

- 건설산업을 위한 특수한 제도

 건설근로자의 고용관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수

성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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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

 퇴직금이지만 수혜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에 반영

돼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런 결과 계층간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현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1997년 12월 9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의해 운영되

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설립 당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였으며, 사업주체인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공제업무를 기본으로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ㆍ발전하고 있음

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공사는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치며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0호 이상의 민

간 공사에서 확대돼 현재는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200호 이상의 주택공사 및 100

억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가 당연가입 대상임

<표 2-1>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구분 1998.1.1 2001.8.25 2004.1.1 2008.1.1 2010.9.30 2020.5.27

국가/지자체 발주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 - - 5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 -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민
간

공동주택공사 500호 이상 500호 이상 300호 이상 200호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 - -
200호(실) 

이상

주: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 등)과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여전히 당연가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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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직접노무비의 2.30%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요율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 직접노무비의 2.30%는 2008년 상반기 이후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

고 있는 요율임 

- 1998년 상반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퇴직공제부금 요율은 각각 직접노무비의 2.66%

와 2.51%였으며, 하반기에는 2.83%와 2.62%로 변했음

- 이후에도 2007년 하반기까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의 요율이 달리 고시되었음

- 1998년 상반기 직접노무비의 2.66%(건축)와 2.51%(토목)로 운영되던 요율은 2000

년 상반기 건축공사 1.62%, 토목공사 1.51%로 축소된 이후 2007년 하반기까지 1%

대의 요율이 유지되었음

 2001년 상반기 건축공사 요율이 2.11%, 2007년 상반기 2.03%로 고시된 것을 제외하

고는 계속 1%대의 요율이 유지되었음

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처음 2,100원에서 여러 차례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

로 인상되고 있음

-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 2,100원에서 2007년에는 3,1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시 1년 후인 2008년에는 4,100원, 2012년 4월부터는 4,200원이 되었음

- 2012년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이후 2017년까지 4,200원이 유지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되었음

- 그리고 현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으로 인상된 상황이며, 2020년 5월부터 

6.500원이 유지되고 있음

<표 2-2> 퇴직공제부금 일액 변화 추이

(단위: 원)

구분 1998-2006 2007 2008-2012 2012-2017
2018-
2020.5.

2020.5.27.

공제부금 일액 2,100 3,100 4,100 4,200 5,000 6,500

퇴직공제부금 2,000 3,000 4,000 4,000 4,800 6,200

부가금 100 100 100 200 200 300

주: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사에 한하여 6,500원의 공제부금 일액이 적용되며, 이는 2020년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임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2021),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 개선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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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입 사업장도 

확대되고 있어 퇴직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8년 기준 가입대상 사업장은 11,611개소에서 2019년에는 30,744개소로 증가하

였으며, 가입 사업장도 10,750개소에서 30,600개소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피공제자는 가입 사업장의 증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건설

근로자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건설공사에서 노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가 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총 피공제자가 46.7만명과 40.5만명

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 가입대상 사업장과 가입 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피공제자는 지속적

인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생산요소로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3>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및 공제금 추이

(단위: 개소, 천명, 억원)

구분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 사업장 총 피공제자
공제금 

지급(퇴직)
기금수입 기금지출

1998-
2007

28,540 25,508 N.A N.A N.A N.A

2008 11,611 10,750 411 12.7 N.A N.A

2009 15,627 15,272 425 20.3 N.A N.A

2010 13,747 13,376 312 22.9 3461 378

2011 18,226 18,151 288 25.3 3,020 513

2012 20,488 20,382 305 45.3 3,650 975

2013 20,223 20,139 325 58 4,748 1,284

2014 22,104 22,043 348 68.1 4,991 1,547

2015 22,104 22,043 326 73.8 5,080 1,887

2016 23,970 24,022 394 86.5 5,412 2,257

2017 27,190 27,401 467 100.5 7,050 2,800

2018 26,901 26,728 405 123.9 6,266 3,701

2019 30,744 30,600 394 204.3 7,501 5,566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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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생산구조에서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문건설업자는 단기간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의 경우 59.5%가 3개월 미만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

며,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의 고용되는 근로자 비중은 낮은 상황임

-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건설근로자 대상 퇴직공제부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으며, 퇴직 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신고 및 미납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표 2-4>는 연도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건설경기 호황기였던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상 고용과 6개월 이상 고용의 비중이 높았음

<표 2-4> 건설근로자 평균 고용기간 추이(전문건설업자 응답)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개월 미만 4.8 5.0 6.9 8.5 8.4 6.7 4.6 6.9 6.5 15.4

1~2개월 27.8 27.3 28.8 25.3 24.3 25.7 22.4 23.2 21.9 28.7

2~3개월 10.3 13.4 11.6 12.4 11.3 12.3 11.9 11.7 9.6 11.4

3~4개월 19.4 16.7 17.1 13.4 14.2 15.9 16.1 15.0 15.2 9.4

4~6개월 8.5 6.8 6.2 6.7 7.3 6.9 4.7 8.7 6.8 8.7

6~12개월 29.3 30.7 29.3 22.1 21.9 22.9 25.9 21.1 28.0 21.2

12개월 
이상

0.0 0.0 0.0 11.7 12.5 9.6 14.2 13.5 11.9 5.1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각 연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하도급 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다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퇴직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소요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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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준공 시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은 발주자 등은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

액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대비 실제 납부액이 과소한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과다한 납부액에 대한 정산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퇴직공제 신고의무 준수를 독려하여 피공제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2020년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으로 피공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

- 신고 및 납부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3조 제1항), 2020년 5월 

27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

한 경우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

도 신설되었음

 2020년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가 신설로 공제부금 납부 특례를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의무를 지

게 됨

-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급인과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도급인이 납부하기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은 공제부금으로 사업주에게 납부해야함에도 납부되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됨(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도급인이 퇴직공제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건설근로

자공제회에 통보한 경우(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도급인은 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 발주자이며, 하수급인인 경우는 원수급인임

- 건설근로자법 제13조2의 신설 취지는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를 기존 공제가입 

사업주에서 도급인(발주자 포함)로 확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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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개선과제

1) 미신고 및 미납부 개선

 소규모 사업장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비 미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경기의 영

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

후 미납 사업장은 1,073개소였음

- 전체 1,073개 사업장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9.0로 나타났음

- 자료에서 제시된 기간 중 2017년까지는 이전연도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하여 미납 사

업장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미납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경기도 

퇴직공제비 미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5> 최근 5년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추이
(단위: 개소)

구분 합계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
500억

500억~
1,000억

1,000억 이상

합계 1,073 653 159 223 35 3

2016 24 19 2 2 1 -

2017 148 94 22 23 9 -

2018 274 172 36 61 4 1

2019 479 287 79 99 12 2

2020.8. 148 81 20 38 9 -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2020년 10월 5일 국토일보에서 인용

2) 하수급인정승인

 건설근로자법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는 제1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퇴직공

제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급단계가 여러 차례인 경우 사업주는 원수급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수급인인정승인에 관해서도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수급

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인수하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하수급인정승인은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퇴직공제부금비를 하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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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정승인은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하는 특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공사는 [그림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다수의 건설업자가 분업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하도급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의무자가 되는 제

도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 하도급 생산방식

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 상계처리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도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퇴직공제부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6>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리실태 추이(전문건설업자)

(단위: 개, %)

구분
계속 근로 1년 이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 계속 근로 1년 이상 일용근로자도 미지급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2015 589 71.9 230 28.1

2016 508 78.5 139 21.5

2017 563 78.0 159 22.0

2018 686 82.0 151 18.0

2019 613 82.3 132 17.7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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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건설근로자 중에도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건설업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함

- 건설업체와 면담결과, 과거에는 상계처리가 허용되었으나 제도개편으로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퇴직공제부금을 퇴직금이 아닌 복지관련 비용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인식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과

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 건설업자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공제부금 상계처리 주장은 실익이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1998년 퇴직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시행령에 퇴직공제가입 대상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부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음

- 그러나 2003년 7월 1일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가 규정되었음

 이 규정은 법 제1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임

 이 개정으로 1년 이상 또는 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공제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2003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이전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하고 허용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상계처리는 주장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임시ㆍ일용직 건설근로자였으나, 이후 근로

계약이 연장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도 퇴직공제부금 납부대상에 포함된 근로자

에 대해서는 정산의 검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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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개선방안

1. 발주자 직접납부

 선행연구에서는 발주자 직접납부 필요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하였음

- 발주자 직접납부 필요성으로 공사원가 반영의 미흡, 사업주의 성실신고 및 납부 유인 

부재, 비대칭 정산제도 등을 제시하였음

 공사원가 반여의 미흡과 관련하여 민간공사는 다수의 공사가 직접노무비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소반영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음

 또한 공공공사도 예정가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소반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음

 사업주에 대한 신고 및 납부유인 부재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

 비대칭적 정산제도에 관해서는 과다납부에 대한 보전조치가 없어 미신고 및 미납부를 초래

하며, 결국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개선의 대안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민간공사의 퇴직공제 요율 적용 기준 구체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사후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 민간공사 요율 적용기준의 구체화를 통해서 미반영 및 과소반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

을 하였음

 비대칭 사후정산제도는 과다납부 시에도 비용을 보전하는 대칭적 사후정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발주자 직접납부의 운영방식은 근로일수 신고의무는 건설업자에게 부과하고, 납부의

무를 발주자가 지도록 하였음

 납부는 선납부, 정산은 과다납부에 대해서도 보전하는 대칭적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도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음

- 선행연구는 발주자 직접납부를 통해서 퇴직공제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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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비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퇴직공제 신고 및 

비용 납부의무자는 건설사업주이며, 퇴직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고용관계 당사자가 부

담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접납부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건설근로자의 실효

적인 보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업은 도급구조와 가격경쟁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 누락 및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합법성보다 합목적 측면에서 건설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납부하는 

방식이 건설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발주자 직접납부방식은 건설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도 운영을 감안해도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임금비용의 구분 및 지급확인제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그리고 임금직

접지급제도 건설근로자 임금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제도임

- 이들 제도는 고용 및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노동제공의 대가인 임

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따라서 복리후생의 수단인 퇴직금에 발주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시ㆍ일용직으로 고용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의 형태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임금비용의 구분 및 지급확인제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

- 도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 및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

도이며, 기재부와 행안부 예규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법제화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의 경우 기재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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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

하여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그림 3-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 [그림 3-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지급의 주체는 하수급인이 되지만, 최종적으

로 공공발주자가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월의 노무비 청구를 정산함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간 채권과 채무관계에 발주자가 관여하고 있는 제도 운영이

라고 할 수 있음

- 임금비용의 구분 및 지급확인제도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공공발주

자가 개입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 형식적 법률관계의 양태보다 실질적인 건설근로자 보호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퇴직공제

부금도 발주자가 직접납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공공공사 발주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효과가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

템 사용이 의무화 됨

-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공공발주자인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됨

- 대상 공사는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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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조(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중소벤처기업부도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지급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림 3-3]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실현하는 방안을 최초로 사

용한 것은 서울시이며, 근로자계좌에 임금을 예치하고 인출제한을 두어 임금의 전용을 

방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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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 다수의 공공발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불시스템은 고용관계 당사자 간 노동

의 제공과 대응한 채무로서 임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인출제한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직접지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퇴직공제의 비용

부담은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적 

대금지불시스템 운영방식과 사례, 그리고 실질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퇴직공제부금도 

발주자의 직접납부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

 도급구조로 생산이 진행되는 건설업은 도급단계에 따라 공사이행의 대가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도급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원도급자와 발주자가 합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임

- 법령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도급계약에 의한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공사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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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발주자 직접납부방

식이 될 수 있음

4) 건설업의 임금 지급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은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및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고, 이는 도급구조에 의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

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발주자가 

퇴직공제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

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

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하도급

산출내역서에 포함돼 명기되어야 하는 퇴직공제비용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발주자의 직접납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경우이며, 임금 

체불 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건설근로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5) 소결

 근로계약은 법률관계이며, 채권과 채무관계라는 점에서 퇴직공제부금도 근로관계 당사

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는 발주자 직접납부 

주장의 법적 근거를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임금비용의 구분 및 관리제도, 전자적 대금지불시스템,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의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채권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퇴직금의 성격을 주장하면서도 발주자 직

접납부 주장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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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직접납부로의 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발주자는 계상된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

하기만 하는 역할에 한정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규정이 검토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자 직접납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자, 건설근로자 외

에 추가적으로 발주자가 참여하는 형태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발주자에게는 퇴

직공제비 계상의무가 주어져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건설업자가 아닌 퇴직공제운영

자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청구에 따른 지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별도의 복잡한 법률관계 설정이 수반되지 않아도 발주자 직접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하수급인정승인 폐지

1) 도급단계 추가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부 예방

 퇴직공제의 하수급인정승인은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담당하는 사업

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미신고 및 미납부의 초래할 수 있고, 

도급단계에서 비용확보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 1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대상으로 인정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됨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 도급단계에서 하위의 건설업자이며, 도급단계가 많아질

수록 신고누락 및 퇴직공제비 미납의 여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하도급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비를 기재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비용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여지가 많음

- 특히 하도급자 선정과정은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공제비 확보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음

2) 퇴직공제 업무의 복잡성 해소

 하도급인정승인에 의해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의무자가 증가할수록 복잡해지게 되

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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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숫자가 약 60개에 이

르는 상황도 있고, 이들 중 1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들이 

별도로 퇴직공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함을 가중하는 결과가 초래됨

- 또한 하도급인정승인에 의해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도급자 가운데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하도급인정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별로 원도급자가 통합 관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분 공정 구분 공정 구분 공정 구분 공정

1 골조 16 세대현관문 31 목창호 46 레미콘

2 AL폼 17 일반가구 32 PP집수정 47 철근

3 갱폼 18 주방가구 33 배수관 48 레미탈

4 데크 19 타일 34 샤워부스 49 파일

5 파일항타 20 운동기구 35 바닥완충재 50 타워

6 조적 21 준공청소 36 욕실천장 51 폐기물처리

7 미장 22 그래픽사인물 37 우편함 52 정기안전

8 방수 23 도배 38 인조대리석상판 53 가설울타리

9 내장 24 디지털도어록 39 창호철물 54 이동식화장실

10 잡철물 25 PL 40 카스토퍼 55 가설사무실

11 AL창호 26 가전 41 재하시험 56 임시동력

12 석공사 27 시스템가구 42 발코니난간대 57 가설사인물

13 도장 28 PC트렌치 43 철근공장가공 58 수량산출

14 유리 29 계단난간대 44 석고보드 59 시험기기

15 테라죠 30 마루 45 단열재 60
준공도서/

준공도서검토용역

61 호이스트

<표 3-1> 아파트 공사현장 공종의 종류

주: 지방에서 350세대, 4개 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실제로 발주된 하도급임

 퇴직공제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

황도 하도급인정승인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은 과거 30년을 비교할 때 건설계약액이 가장 많았던 

해이며, 2015년과 2016년 계약액이 투자로 연계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건

설근로자의 숫자는 2010년 이전의 수준이 못 미침

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업 조사의 임시직(임시종사자)의 대부분은 임시ㆍ일용직의 고용

형태로 퇴직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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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임시ㆍ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한 예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하도급자가 퇴직공제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업무의 복잡성

만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므로 하도급인정승인 폐지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구분
계(A)

(A=B+C)
상용직 기능공 임시직(임시종사자)

종사자(B) 비중(%) 종사자(C) 비중(%)

2008
1,103,073

(-)
130,698

(-)
11.8

972,375
(-)

88.2

2009
1,098,927

(-0.4)
141,992

(8.6)
12.9

956,935
(-1.6)

87.1

2010
1,071,852

(-2.7)
149,124
(14.1)

13.9
922,728
(-5.1)

86.1

2011
1,001,667

(-9.2)
144,431
(10.5)

14.4
857,236
(-11.8)

85.6

2012
945,451
(-14.3)

136,535
(4.5)

14.4
808,916
(-16.8)

85.6

2013
978,190
(-11.3)

134,146
(2.6)

13.7
844,044
(-13.2)

86.3

2014
955,433
(-13.4)

130,553
(-0.1)

13.7
824,880
(-15.2)

86.3

2015
958,043
(-13.1)

132,889
(1.7)

13.9
825,154
(-15.1)

86.1

2016
979,298
(-11.2)

134,508
(2.9)

13.7
844,790
(-13.1)

86.3

2017
1,042,683

(-5.5)
138,442

(5.9)
13.3

904,241
(-7.0)

86.7

2018
1,063,606

(-3.6)
141,193

(8.0)
13.3

922,413
(-5.1)

86.7

2019
1,068,017

(-3.2)
142,302

(8.9)
13.3

925,715
(-4.8)

86.7

주: 1.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을 포함한 것이며, 전문직별 공사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의 합계임

   2. (  )는 2008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표 3-2> 건설업 임시직 기능공 변화 추이

3) 퇴직공제 업무 효율성 제고

 하수급인정승인은 퇴직공제 의무자를 확대하여 복잡함을 가중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표 3-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자는 다수

이며, 이들 가운데서도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수

급인정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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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 퇴직공제 가입건수 대비 하수급인정승인은 

19.3%에 불과하며, 활용도가 높지 않음7)

- 또한 하수급인정승인을 신청하는 원도급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실제 하수급인정승인을 활용하는 원도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

- 이는 특정한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자인 현장에서만 하수급인정승인이 활용되는 상

황이라고 할 수 있고, 다수의 하도급 현장을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는 현장별로 퇴직

공제업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표 3-3> 퇴직공제부금 최근 5년 하수급인정승인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퇴직공제 가입건수
(대표사 기준)

24,063
(100.0)

27,443
(100.0)

26,767
(100.0)

30,783
(100.0)

45,140
(100.0)

인정승인 합계
8,231
(34.2)

8,851
(32.3)

8,876
(33.2)

8,657
(28.1)

8,773
(19.3)

1월 556 541 810 748 544

2월 488 726 617 636 642

3월 696 823 755 744 756

4월 731 732 794 922 814

5월 808 770 932 809 792

6월 709 806 434 692 891

7월 759 857 975 839 754

8월 637 921 767 643 645

9월 646 689 552 642 711

10월 625 526 829 604 611

11월 797 778 715 725 756

12월 769 682 696 653 857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 하수급인정승인은 퇴직공제를 운영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미신고 및 미납부를 줄여야 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서

는 사업주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7) 하수급인정승인 비율과 관련하여 2020년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고, 2020년을 제외할 경우 매년 30%대의 하수급인정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설근로자공

제회의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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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수의 하도급자가 참여하고 있는 동일한 현장에서 원도급자와 일부 하도급자가 

퇴직공제 사업주가 되는 상황은 복잡함을 가중하는 결과가 초래됨

- 결국 신고 및 납부 누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전적ㆍ비금전적 비용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하수급인정승인을 폐지하여 현장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 건설근로자 보호 실효성 제고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건설업 공사도급에서 임금 특례에 관한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

고 있음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집행증서와 이행권고결정과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채무를 

알리고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임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은 건설근로자가 원수급인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고, 이 경우 원수급인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수급인은 임금채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

공제비 부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의 경우는 하수급인정

승인이 취소되지 않으면 미납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

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정승인의 폐지를 검토해야 함

5) 소결

 하수급인정승인 폐지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 참여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게 됨

 또한 도급단계의 역순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및 

납부 누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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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정승인은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주자 납부방식이 제도화되는 경우 하수급인정승인의 필요성도 크게 희석될 것

으로 판단됨

- 발주자 직접납부가 제도화될 경우 근로일수 신고만 건설업자의 의무가 되는데, 근로

일수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매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내역을 보고하는 것

으로 해결될 수 있음

 원도급자는 현장관리와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당일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도급자에 의한 일괄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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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임시ㆍ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제

도는 퇴직 시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며, 건설근로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편이 검토

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를 건설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를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는 건설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퇴직공제

제도가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검

토 및 제도 개편이 모색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발주자 직접납부방식 모색과 하수급인정승인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자 직접납부로의 개편은 도급단계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비용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공제 가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수급인정승인 폐지는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족에 따른 가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장 단위로 운영되는 퇴직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관련 업무를 단순화 할 수 있는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것처럼 건축공사의 경우 한 현장에 많은 하도급자가 참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하수급인정승인이 운영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자가 과다해지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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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납부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가정하면 근로일수 신고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되어

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신고 시 제출하는 근로내역확인신

고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에서 건설업은 개산신고ㆍ납부 및 확정정산방식이 활용되고 있

고, 이 과정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8)

- 퇴직공제제도도 이런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정책제언

 건설근로자의 법정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퇴직 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실효적으

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계약 당사자 간 법률관계보다 효과적으로 퇴직 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발주자의 직접납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발주자 직접납부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자 납부방식은 퇴직공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측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나, 공공발주자의 경우 퇴직공제비 선급

에 대한 금융비용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퇴직공제비 선급의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잠재적 손실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퇴직공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제도 개편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고, 신고 

및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표 3-2>에 제시돼 있는 것처럼 건설경기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임시ㆍ일용직 건설근

로자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에 따라 

더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신고가 보다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

황이며,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확산이 주도하고 있음

8) 고용보험법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건설사업주는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별도

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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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시행 등에 따라 과거와 달리 소득신고에 대한 인식

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신고 및 납부의무의 편의성 제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방식 개편이 모색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방향으로의 개편은 미신고 및 미납부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하수급인정승인 폐지 방안으로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 <표 2-5>에 의하면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대부분 50억원 미만 현장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하수

급인정승인을 폐지하는 것도 필요함

-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을 줄이고, 건설근로자를 보호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광배, 연구위원(jwjb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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